
장성시민연대‘장성군의회 신청사 건립’관련 보도

사실은 이렇습니다

세무회계과



언론 보도 관련 정정 및 해명 자료 

  2025년 12월 1일자 지면 신문으로 보도된 장성시민연대 기사(제목 : 

장성군의회 신청사, 평당 4,150만원 ‘깡통 건물’ 논란)에 대해 군의 입

장을 해명하고,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.

q 평당 공사비 산정에 관해

   “공사비 125억 원, 연면적 577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당 약 

2,166만 원, 그러나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(2·3층, 약 300평)

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평당 4,150만 원이고…”

  ⇒ 건축물의 평당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사용 공간만으로 한정해 

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유휴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조성하

기 위해 필요한 공정과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  ⇒ 장성군의회 신청사 건립의 총사업비는 약 127억 원(공사비 90.7 

/ 감리비 13.5 / 토지보상비 23)이며 연면적은 585평(1935㎡)입니

다. 이 가운데 공사비를 연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1,550만 원이 

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q 공사비의 수준에 관해 

   “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(평당 약 1,500만 원)의 2배를 훨씬 

넘는 금액이다.”

  ⇒ 아파트와 공공건축물을 동일 선상에 놓고 공사비의 적정성을 논

할 수는 없습니다. 공공건축물의 경우, 아파트에 비해 전체 건물 

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고, BF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득해야 하

며,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제약이 

많습니다.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, 일반 아파트에 비해 평당 공

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

  ⇒ 장성군의회 신청사의 공사비(평당 1,550만 원)는 2025년 준공된 

고창군 의회청사(1,531만 원), 2024년 준공한 장성군 가족센터

(1,155만 원)와 비교해 보더라도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 아닙니다.

q 설계감리비 수준에 관해

    (동일 기사 인터넷판) “지역사회에서는 “설계비·감리비·인테리

어비 등에서 부풀려진 단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”는 의심이 

제기되고 있다.”

  ⇒ 설계감리비는 ‘건설기술진흥법’ 제39조, 제39조의2에 의거해 

사업 수행을 위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건설사업관리

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



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

경비 등을 포함해 설계감리비를 산정합니다.

  ⇒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이 관련법에 근거해 동일한 방식으로 설

계감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. 장성군의회 신청사 설계감리비

(13.5억)는 최근 준공된 고창군의회 청사(11.4억), 장성군 가족센

터(13.56억)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.

q 설계감리비 의혹에 관해

    (동일 기사 인터넷판)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. “감리비

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건 거의 ‘신호’입니다. 누군가 

중간에서 뭔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.”

  ⇒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사업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

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 장성군은 장성시민연대가 

명확한 근거 없이 ‘전문가’의 입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을 

호도하고,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

럽게 생각하며,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

  ⇒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은 물론, 소송 등 법적 절차를 

진행할 계획임을 밝힙니다.


